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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Ⅰ. 서론 

북한당국은 19일 12시 김정일이 17일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의 권력 세습 

체계 안정성과 앞으로 김정은의 정책 방향에 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우선 권력 안정성 문제와 관련한 해석과 의견은 다양하며,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까지 

망라되어 있다. 한 극단은 ‘이미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은 심도있게 진행되

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 극단은 ‘후계 수업의 기간이 매우 짧았고,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장성택 등의 후견에 의존해야 하는데, 장성택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엘리트 내 분열이 

조만간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년에서 2-3년이 지나면 북한 정치가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정책 문제를 보자. 이와 관련 핵무기 보유 등 다른 여러 가능한 질문 중에서도 

‘개혁개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주의가 집중되었다. 한쪽 견해는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유

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은 어렵다’고 한다. 다른 편의 견해는 ‘김정은 서방 세계

를 경험했으며, 현재 북한 경제가 처한 상황으로 보아 적어도 개방확 는 불가피할 것’이라

는 의견이 많다.

이글은 동일한 두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답해보고자 한다. 

Ⅱ장은 비교독재체제론이 생산해낸 독재정권과 그 정권 변동에 한 경험 일반론적 통찰

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라는 구체적 사례를 다루는 데서, 우리의 

판단이 다른 유사 사례의 경험적 귀납적 표준을 지나치게 넘어서 너무도 자유롭게 전개될 

수도 있는 위험을 제약하도록 한다. Ⅲ장의 주제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에 한 평가

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김정은 후계체제 이미 안정론’과 ‘조만간 위기론’이 등장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견해를 지양할 수 있는 여러 통찰을 제공한다. Ⅳ장은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다룬다. 여기서도 ‘개혁개방’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질문을 재설정하고 확

한다. 그간 북한의 국가생존전략을 구성하는 정책 요소 5가지를 식별하고, 김정은 시  

이 요소들의 성공과 실패의 향배라는 맥락을 설정한다. Ⅴ장은 요약과 결론 및 정책제안이

다. 앞에서 거론된 여러 요소들이 김정은 개인, 북한정권 자체의 앞으로의 운명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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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당면하게 되는 주요 도전이 무엇인지를 재확

인한다.1  

Ⅱ. 세습체계 향배 및 정책 방향에 판단과 관련한 

비교정치학적 예비논의 

여기서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과 정책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잠시 비교 독재정치

체제론이 발전시켜온 이론적인 통찰을 소개한다. 

첫째, 독재정권의 존속 문제와 독재자의 존속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2  정권 존속과 지도

자의 운명이 상호 연계된 정도는 독재의 유형마다 다르다. 독재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일당독재, 군부독재, 개인독재이다. 일당독재와 군부독재의 경우는 지도자 교체와 정

권 붕괴 여부는 그다지 상관성이 높지 않다. 의 특정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당독재와 군부독재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독재의 경우는 개인독재자의 운

명과 독재정권의 운명이 접히 결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개인독재자의 운명과 상

관없이 (다른 독재자 또는 세습에 의해) 개인독재 정권이 연명되는 경우도 있다. 독재정권 

지도자에 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내부의 엘리트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지도부가 얼마

나 지탱하는가는 지도자가 독재정권을 구성하는 엘리트들을 얼마나 만족 시키는가 그리고 

엘리트 이탈을 얼마나 막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 중의 저항이 개별 지도자의 존속여

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일반 중이 저항하면, 정권 자체가 위

험에 빠진다. 

둘째, 일반적으로 개인독재 체제는 내부 분열 또는 엘리트 이탈에 의해 무너지지 않으며, 

주도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3  그 이유는 개인독재를 유지해가는 데서 불가피 

1_ 이 글은 통일연구원 2012년도 기본과제 중의 하나인 <독재정권 정치변동 연구 - 북한에 한 
통찰과 교훈>의 서론격 연구이다. 

2_ Natash Erz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The Conti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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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부정부패 만연, 인권침해 등의 범죄적 행위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는 겨우 보통 협력 

엘리트도 과거 정권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독재에 참여한 주요 엘리트는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독재 정권이 붕괴하면, 주요 엘리트의 몰락도 동시에 발생한다. 개인독재의 붕

괴는 체로 중 봉기 또는 외국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한다. 

셋째,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신임 지도자와 구 지도자의 공신들이 최소의 비용을 치르면

서 계속 공생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4 만약 구 지도자 공신들 중의 한명이 권력

을 승계하면, 특권 재배분과 특권층 물갈이가 보다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구 공신들 사이에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정

권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구 공신 중의 한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

는 것보다는 권력 세습을 용인하는 것이 구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권력과 

특권을 영속하여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넷째, 현 북한의 정치체제의 동향을 지배하는 것은 ‘공포와 보상’의 원리이다. 북한과 같

은 극도의 개인독재 정치체제에서 지배층을 포함하여 정권 지지자가 지도자에 한 충성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포와 보상 사이의 실용주의적 손익 계산 때문이다.5  정권에 충

성하는 것은 정권 또는 지도자의 정당성을 수용해서가 아니며, 정권 참여자가 정권 또는 

지도자의 정당성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권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6  다시 말해, 

이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다(‘주

체사상’ 또는 ‘선군사상’)거나 어떤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는 작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거나 

(‘강성 국’ 또는 ‘조국통일’) 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협력할 때 누

3_ Erzow and Frantz, Ibild., pp. 215-224;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7. 

4_ Gordon Tullock, Autocracy (Hingham: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July 2007;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pp. 21-48. 

5_ H.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 7. 

6_ John Waterbury, “Endemic and Planned Corruption in a Monarchical Regime,” World Politics,  
Vol. 25, No. 4 (Jul., 1973), p.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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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과도한) 보상과 만약 배반할 시 또는 적극적으로 외견상 충성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과도한) 처벌에 한 공포 사이의 실용주의적 계산에 비추어 볼 때, 

충성하는 편이 또는 그러한 것처럼 시늉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임 지도자가 당면하는 핵심 문제는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충성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부귀를 앞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보여 주는 

문제이다.7  그렇지 못하면, 정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정을 저지르거나 폭동진압을 해

야 하는 등의 더러운 일들 등장하는 경우, 기득권 세력은 동요에 빠져서 그 일들을 제 로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권이 붕괴한다. 따라서 신임지도자는 권력의 고삐들을 신속히 장

악하여 국가를 장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며, 전임 지도자가 퇴출된 이후, 

구정권의 돈줄과 같은 권력 수단을 가능한 한 빨리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임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주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충분히 포상하여 그들이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충성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부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를 이어 추진한다는 것은 다

수 주민이 빈곤, 무지, 정치권 발언권 박탈의 상태를 를 이어 감수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

하다. 또한 이와 같은 특권  박탈의 체계에 한 저항을 박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력수단의 구비와 활용이 권력 승계의 를 이어 필수적이다. 

여섯째, 지도자는 하급자에 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술

이 있다. 먼저 지도자가 하급자에 한 처벌과 보상을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이미지

와 실제를 유지시킬수록, 지도자의 지위는 안정된다. 다시 말해 지도자 의중의 불가예측성 

때문에 하급자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관직과 특권이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되풀이하여 상기되도록 해야 한다. 즉,

고위 관료가 스스로가 잘나서 직책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돼서는 안된다. 왕의 특혜가 

없었다면 그들이 관직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 반 로 고

위 관료들은 전문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뿌리박게 하는데 성공하면, 왕은 주도권을 가질 

7_ de Mesquita and Smith, Ibid., pp.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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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모든 엘리트는 왕의 행보를 예측하거나 또는 반응하고자 노력하는데 집중하게 된

다. 이들이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해 자발적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주도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왕은 행정 분야에 예측불가능하게 때로는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엘리트들에게 자

신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8

다음으로 지도자가 장악력을 유지하자면, 일곱째, 지도자와 개별 부하가 개별적으로 일 

 일 거래를 하는 권력 체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지 개별 부하들 사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며 또한 지도자에 해 충성을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지도자

의 개입 없이, 부하들 끼리 협의나 담합이 가능한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 지도자의 지위는 

위협을 받는다. 

여덟째, 권력 유지는 권력 장악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9  초기의 어려운 국면을 

넘기고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 장악을 성공시킨 지지자집단을 

재편성하여 자신의 힘을 배가시켜야 한다. 현명한 지도자는 초기 지지자 중 일부를 털어낼 

것이고, 신 더 신뢰할 수 있고 포상하는 데 비용도 덜 들어가는 그러한 지지자를 새로 

충원하여 보좌팀을 새로 짜야 한다. 현존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부하는 그 지도자를 폐위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권력이 안

정되면 위협이 될 만한 부하의 숫자는 줄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을 주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유능한 부하가 아니라 무능하더라도 충성스러운 부하

이다.

Ⅲ. 김정은 세습체계와 북한정권의 향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치에 관한 핵심질문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일 것인가로 설

8_ Waterbury, ibid., p. 553. 
9_ de Mesquita and Smith, Ibid., pp.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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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다. 

공개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체적으로 후계자 김정은의 형식적 지위 상승 및 이에 따른 형식적 권력 체계의 형성에 

주목하고, 이를 곧 김정은의 실질적 권력 장악으로 간주하면서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

화로 판단하는 경향에 서있는 입장이다. 이를 이하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 이미 안정론’이

라고 한다. 그 둘째는 김정은의 이러한 형식적 지위 변화 여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북한 상층 권력 내부의 기관별 인물별 이해상층과 권력 암투에 주로 주목하는 입장

이다. 이를 이하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 조만간 위기론’이라 하자.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관

찰 방식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시각에 경도되는 서술은 김정은의 지위가 이미 확고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

다. 즉 ‘지난 3년간 김정은 체제가 이미 공고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다. 미국과 한국의 분석 및 판단 경향을 비교해 보건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연구자에게

서 상 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10  

두 번째 시각에 경도하는 입장은 김정은의 지위에 해 보다 비관적 입장을 취한다. 즉 

‘현재 겉으로 보기에 북한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 권력 기반구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조기 사망한 것, 김정은의 취약한 장악력과 

지적 미숙성 그리고/또는 권력기관 및 엘리트 간 내부 암투 때문에 김정은의 지위는 현재 

불안정한 토  위에 있고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분석가에 비해) 상 적으로 미국의 분석가에서 강하게 나

타난다.11  

10_ 정성장,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정책기조의 변화,” 세종논평, No. 241 (2012.1.2); 안홍욱, 
박영환, 이영경, “김정은, 실질적 권력승계 완료 ... ‘직책’ 계승 속도 낼 듯(이기동),” 경향신문, 
2011,12.28; 김연수,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전망과 우리의 응방향,” 안보현안분석, 국방  안
보문제연구소, Vol. 66 ((2012.12.31); 김진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의사결정체계,” 동북아
안보정세분석, (2011.12.29); 이와는 달리 김정은 사후 북한 불안정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는 
통일연구원, “장성택 그룹 김정일에 반기 들 수도,” 중앙일보, 2012.1.4; 조한범,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KINU Online Series 12-03 (2012.1.9).

11_ Ken Gause, “Decision-making in a Post-Kim Chong-il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December 23, 2011); Nicholas Hamisevicz, 
“Danger Behind the Veil of Transition in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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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Ⅱ장에서 언급한 8가지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김정은 세습 후계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서, 위에서 언급한 ‘김정은 

후계 체제 이미 안정론’과 ‘김정은 후계 체제 조만간 위기론’에 들어있는 판단에 해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김정은 후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초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김정은 후계 구축을 위한 상당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상-중-하

층을 망라하는 엘리트 및 간부 교체가 있었다. 2010년 9월 당 표자회 개최는 김정은 후계 

체제의 기본틀이 갖추어졌음을 기념하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2011년 

10월 8일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내정하는 한편,12  같은 달 10일부터 김정은에게 비공식

적으로 사실상 국정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13  그렇지만 ‘김정은 후계 체제 이미 안정론’이 

주장하듯이, 이를 통해 김정은이 독자적 권위와 세력기반을 구축했고, 후계체제의 기본틀

이 공고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후계 체제 조만간 위기

론’이 예견하는 것처럼 내부 엘리트 투쟁이 무질서하고 자기 파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안정론’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취약성, 특히 기관별, 

엘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만간 위기론’은 김정은 

체제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 내부 갈등 잠재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정치사회에는 김정은 체제를 수용 또는 묵인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

을 간과하고 있다. 

D.C.: KEI, December 22, 2011); Jack Pritchard, “My New Year’s Predictions for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EI, December 21, 2011); 오공단, “북 내부 8-24개월 
뒤 심각한 동요 가능성,” 서울신문, 2011.12.24; Michael Green,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0; Doug Bandow, “North Korea: The King is Dead, 
Long Livethe King,” National Interest, December 23, 2011;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Kim Jong Il failed to prepare his successo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December 20, 2011; Bruce Klinger, “Morning Bell: The Death of Kim Jong-il,” Heritage 
Foundation, December 19, 2011l Richard C. Bush, “Kim Jong-un’s Shaky Honld on 
Power in North Korea,” The Daily Beast. December 19, 2011; 예외적으로 북한의 안정 가능
성을 강조한 글로서, Evans J.R. Revere, “Dealing with North Korea’s New Leader: Getting 
it Right,” The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21, 2011. 미국 내의 여러 의견에 한 조망과  

북정책을 논한 것으로 다음도 참조. Mark E. Manyin,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126, 
December 22, 2011. 

12_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1.12.31.
13_ 좋은벗들, “10월 10일부터 김정은 주도 국정운영 시작,” 오늘의 북한 소식, 제434호,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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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안정론’과 ‘조만간 위기론’의 편향을 극복하자면, 김정은의 지위가 안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요소와 그것에 위험을 제기하는 요소들을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습 후계

자로서의 김정은의 구조적 지위가 가지는 유리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앞서 제시하였듯이, 권력 세습은 전임 지도자 시절의 기득권 세력 다수의 이익과 

부합한다. 따라서 그 다수 중의 다수는 설령 (세습에 해) 양심의 거리낌을 약간 느낀다 

해도, 자신의 기득권을 가장 안정되고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장치인 세습 후계자 김정은에

게 계속 충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을 성분제에 기초

한 정치신분상으로 따지면 가계(김(일성)씨 및 강(반석)씨)에 속하는 인물들, 빨치산 후손

들, 6.25 때 전사자‧피살자 후손들이다. 이들은 출신 (정치) 성분에 기초한 신분제적 차별

에 기초하여, 평민과 구별되는 교육 및 출세 기회, 그리고 특히 1990년  이후에는 시장 

확 에 편승하여 특권적 상업행위 참가 및 부패행위를 통해 권력과 부귀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 확 , 지방에 한 평양 우 , 빨치산 후손들의 주요 상층 관직 약진 현상으

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이 있고, 이들은 정권 안정,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권력세습 안착을 원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치 신분제적 충원구조 때문에 권력 상층

의 인재풀이 매우 협소하며, 이들 간에는 학연과 친척 등의 상호인연과 안면관계도 두터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미 세습이 한번 이루어졌으며, 세습 후계자로서의 김정은의 선점효과 때문에, 

그를 신하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3년이 짧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개인 

숭배형 방식으로 3년 동안 후계자로 각인되었다. 북한의 경우 이미 권력 세습의 선례가 

있으며, 권력 승계에 한 다른 어떤 방식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법칙 상, 극단의 

일인독재로서 지도자가 당과 국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일당독재나 군사독재와 같은 

다른 경우에 비해 권력 세습의 시도와 성공의 확률이 높다.14  북한과 같이 거의 50년 동안 

개인숭배 절 독재를 경험한 상황은 지도자와 정권 그리고 정권과 국가의 구별을 희미하

게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이미 등극한 김정은을 갈아치우고자 하는 시도는 마치 정권과 국

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시도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변국 및 내부 사회와의 긴

장이 매우 큰 상황에서 김정은을 치는 것은 정권 위협적이며 엘리트를 공멸시키는 치명적

14_ Brownle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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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엘리트 반역 공모의 어려움이다. 김정일은 37년 이상 궁중암투와 권모술수의 세계

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 김정일이 지위를 유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장치는 엘리트

가 서로 공모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 상호 경쟁, 철저한 감시와 상호 불신 조장의 메카

니즘이었다. 그러한 그가 후계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물론 김정일의 김정은 후계 프로젝트는 미완성 상태에서 끝이 났다. 그렇지

만 김정일은 김정은이 총정치국, 국가보위부, 정찰총국, 보위사령부와 같은 공안‧감찰 기

관을 가장 먼저 장악하도록 했다. 과장하자면, 김정은이 국정 실무에 전혀 무식해도 상관없

다. 다만 그는 그가 관장하는 공안기관을 통해 반역음모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혐의 의

심시 또는 발각시 당하게 되는 잔혹한 처벌에 한 과장된 공포감을 조장하면 된다. 이러

한 기관의 활동은 엘리트 중의 일부가 반역을 공모하는 경우 두 번 생각해보도록 만들 것

이다. 또한 김정은 시 에도 김정일 시 에 수십 년간 작용했던 견제와 균형, 상호 경쟁, 

감시와 상호불신의 메커니즘은 북한 체제 자체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김정은을 도울 것

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중국이 북한정권의 안정을 원하며, 이 때문에 (다른 선택

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 주변국도 북한의 불안

정이 증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현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지위를 앞으로 위협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는 세 가지이다. 

첫째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앞으로 엘리트 내부 갈등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신의 절 권력 유지에 순기능적인 방향에서 권력기관 

및 엘리트 상호간 지분투쟁을 배후 조종 또는 조작해왔다. 물론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

다. 최고지도자의 조정 능력은 여건에 따라 지분투쟁에 관여하는 개별 기관의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 간략히 요약한다면, 당조직과 계획경제가 기능하고 있는 김일성 또는 김일성

/김정일 시 와 비교할 때, 중앙 재정의 붕괴로 각 기관별 자력갱생이 허용된 1995-2011년

간 김정일 시 는 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김정은 시 에는 이것이 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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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질 것이다. 김정은의 권위가 김정일만 못하고, 또한 앞으로 시장화 및 권력 부패가 더욱 

현저해지는 가운데, 개별 기관별로 세력 확장 암투가 보다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

다. 만약 김정은이 중요 권력기관 또는 주요 엘리트 간의 이익갈등을 제 로 조절하지 못

한다면, 이들 간의 충돌 때문에 정치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가 희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에게 당면한 도전이 있다. 그것은 2009년 이

후 권력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숫자의 상-중-하급 간부가 퇴출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더 많은 간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불만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15  또한 과연 김정은이 언젠가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 시 의 공신들을 개편하려고 할 것인지, 그러한 경우 구 공신의 역모 가능성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김정은이 당면하게 되는 도전이다. 

둘째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정권과 사회 간의 관계이다. 

2000년  전반기 북한당국의 정책은 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정권이 사회에 적응을 모색하

는 식의 정책이었다면, 그 이후의 정책은 사회변화를 거스르고자 하는 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시 이후 일반 주민의 중앙정권에 한 불만이 

현저히 높아졌다. 나아가 2010년 9월 당 표자회 이후 김정은이 직접 책임을 지고 2011년 

말까지 1년여에 걸쳐서 중국과의 국경지방인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에 강력한 비사검

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김정일 사망 전후로 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 어디에서인가 우발적으로 정권과 주민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생하고 그 소식이 북한 내부에 

널리 퍼진다면, 그 심리적 효과와 사회 동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

인 요소가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2012년 ‘강성 국 문열기’가 불러일으킨 기 가 충족

되지 못할 때 허탈감은 북한 주민 사이에 김정은과 정권에 한 불만을 더 높일 것이다. 

더욱이 2012년 준비를 위한 평양 10만호 건설과 축제 행사와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붇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결과, 2012년 후반에는 북한의 경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다면, 세  갈등이다. 2012년은 1994년에 태어난 출

생한 아이들이 군에 입 하거나 학을 가기 시작하는 해이다.16 이들은 1990년부터 20

15_ 개인독재의 경우, 비주류는 역모하는 것보다 (소극적) 협력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정권에 반 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만, 적어도 반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부스러기 
이익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Gedde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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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어들기 시작한 1970년  생 이후 세 와 함께 북한의 주력 세 가 될 것이다. 이들은 

성년이 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제 로 된 북한식 사회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 이다. 

이들의 문화적 정향과 생계유지 방식은 북한정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와 매우 다

르다는 것이 문제이다.17

셋째 요소는 ‘시장’ 관리의 문제와 외부와의 접촉 증 의 문제이다.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장’은 정권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고화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

에 여러 잠재적 정치적 위험을 내포해왔다. 북한당국에게 있어 ‘시장’은 지나치게 확장되어

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안된다. ‘시장’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정권의 경제에 

한 장악, 기득권층의 특권이 새로운 세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너무 축소하면, 정권과 정권 기관 및 기득권층 개인이 권력과 ‘시장’을 배합해서 전개하고 

있는 돈벌이가 위협 받는다.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

나 궁극적으로 ‘시장’ 확  자체가 정권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사회의 (공산독재

를 제외하고) 부분의 독재국가는 이른바 ‘시장경제’에 기반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독재정

권과 ‘시장’의 동거는 가능하다. 특히 이른바 한국, 중국, 베트남과 같은 소수의 발전국가

(개발독재국가)를 제외하면, 부분의 독재국가는 장기침체경제를 초래하는 ‘시장경제’에 

바탕하여 초과수익을 올리는 한편 주민을 궁핍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존속해왔다. 이런 국가는 학문적으로 약탈국가18로 불리우고 있다. 1990년  이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내부의 경제적 이익구조는 약탈국가형으로 이미 깊숙이 진행해버렸

다.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듯이, 북한에서 ‘시장’의 확 는 

정권도전 세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의 판단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1990년 와 2000년  북한 정권은 ‘시장’확 라는 변화를 정권생존과 기득권 

존속이라는 원칙 하에서 적응하고 또한 활용해 왔다. 그런데 북한정권을 1980년  말까지

의 이미지로만 설정하면, 그 정권이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존속하고 있다는 

16_ 주성하, “북 체제 비웃는 ‘장마당 세 ’ 김정은 발목잡나,” 동아일보, 2011.12.24. 
17_ 이밖에도 북한 내부 사회변화와 새로운 계층 분화가 제기하는 도전 문제에 관하여, 박영자, “북의 

미래, 체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월호 참조
18_ Larry Diamond, “Civic Communities and Predatory Societies,” Delivered to the conference 

“Culture Matters: A Forum for Business, Educ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tercultural 
Management Institut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10, 2001; Alex Bavister-
Gould, “Predatory Leaderships, Predatory Rule and Predatory States,” Concept Brief 01,  
Development Leadership Program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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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마치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직면하는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북한정권은 앞으로

도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응하고 변화해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적응은 우

리가 바라는 ‘개혁개방’의 방향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변화와 적응과정에서 정

권 측의 정책판단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는 정권의 새로운 환경에 

한 적응이 너무 지체되어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의 세 가지 중에서 김정은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엘리트 권력암투이고, 북한정권에 

더 위협적인 것은 정권  사회 간의 긴장고조이다. ‘시장’은 관리하기 나름, 활용하기 나름

일 것이다. 권력암투의 결과 김정은이 제거되고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존속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독재 정권이 엘리트 내부 분열로 망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권  사회 간의 긴장은 현존 권력 체계 그 자체를 공격 상으

로 하는 사건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도전은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이에 한 질문은 북한 (또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 프로젝

트가 얼마마한 수준에서 성공하는가와 달려있다. 이는 마치 어떤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사장의 권위가 증가하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내부 이익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 쉬워지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장이 위기에 몰리고 내부 이익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정권 생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는 무엇

이고 그 성공 또는 실패가능성은 어떠한가? 이것이 다음 Ⅳ장의 주제이다. 

Ⅳ.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 

앞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김정은 등장과 함께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김정일)와 할아버

지(김일성)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19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북한이 

19_ 양문수의 의견, 송윤경, “김정은 체제, 군부와 민간당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관건,” 경향신문,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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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현실이나 김정은의 서방 경험 등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개방은 확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기 이다. 

여기서는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김정은은 기존의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에서 출발한다. 그 이유는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바뀐 것을 빼놓고, 북한정권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 동일한 집단과 인물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세계에

서도 김정은 등장을 계기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외 이익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도 그 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한 실패가 분명하게 된다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존

을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몰락이나 충돌을 선택해야 하

는 기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1. 대내외 5대 정책 방향 

여기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내외 정책 5  방향을 서술한다. 이 5  

방향 중에서 여기서는 내외 경제정책에 관련해서만 자세히 논한다. 내정치 관련 문제

는 위에서 다루었고, 외관계 관련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생존전략 차원의 5  정책 방향은 2005년부터 채택되었으며, 2009년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5  정책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 능력을 확장하며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다. 둘째,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가운데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하위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즉 핵 문제 및 평화협정은 미국

과 실질 협상하며, 한국은 북한정권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의 하위 파트너 역

할을 해야 한다. 넷째, 내적으로 반(反)개혁 정책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외화벌이 사업

을 적극 확 한다. 다섯째, 공안통치를 근간으로 내부 정치 안정을 도모하면서 정치적 수단

을 활용하여 간부층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치부(致富)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5  방침은 북한정권의 공식 언명과 실제 행동을 근간으로 하여 추론된 것이

다. 물론 공식 언명들은 많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현하거나, 실제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이와 같은 5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내외적으로 지향하는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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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5  정책 방향이 모두 주변국의 이해

관계 또는 바라는 바 하고 충돌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 모든 목표를 최고 수준에서 달성할 

수 없으며, 관련 당사국과 타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

이 더 많은 양보를 할수록 북한정권의 생존환경은 나빠질 것이다. 여하튼 이와 같은 5  

방침은 북한정권이 시기마다 경우마다 취하는 전술적 언명과 행위를 규정한다. 또한 아직

까지 북한정권이 이와 같은 5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반(反)개혁 외화벌이 확대 전략

독재국가에서 경제정책을 규정하는 기본 논리는 충성 지지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이다.20  그런데 소수 충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은 국내경제 생산성 증  조치

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독재정권은 충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선택한다. 이러면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지며 주민 다수는 영속적 빈곤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충성집단이 독재정권에 충성해야할 필요가 없어지며, 따라서 정

권의 생존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많은 독재 정권은 실제 정책

의 실제 의도는 숨기고 외부적으로 마치 ‘인민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 목표를 설

정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 논법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이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

는가보다는 실제 정책을 어떤 목적에서 왜 취하는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초반 개혁적 조치를 도입했으나, 2005년 이후 내부 경제생산성 증가와 

관련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은 반개혁 정책을 취하는 한편, 외적으로 외화벌이 사업 확

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외화벌이 사업은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광물 수출 

증 (2010년 북한 수출의 70%가 원자재), 둘째,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황금평과 나진선

봉과 같은 폐쇄형 경제특구 증설, 셋째, 식량외교 및 핵외교를 통한 해외 원조 유입 증가, 

넷째,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의 노동력 수출, 그리고 다섯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는 사업

(관광사업,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나진 및 청진 항구 개방 등)이다. 

20_ Bruce Bueno de Mesquita and Hilton L. Root, “The political roots of poverty: The 
economic logic of autocrac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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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 + 외화벌이 사업 확 >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은 자신 지지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경제 생산성이 저하하여 경제와 정권이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외화벌이 사업을 확장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 벌어들인 외화

의 일부는 국영부문에 투자되어, 국영부문의 생산을 재생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 국

영부문이 중간재와 소비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이것이 국영유통망을 통해 배분될 수 있다

면, 시장은 폐쇄 상태에서 정권의 산업과 주민 생활에 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영부문은 자생력이 없어서 끊임없이 외부 수혈을 통해 인위적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영부문 투자는 전력 생산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 잘못된 투

자다. 북한은 2007년까지는 한국(2차 남북정상회담)을, 2010년 원자바오 총리 방문 이후는 

중국을 주요한 상 로 하여, 외화벌이 사업을 확 하고자 시도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반개혁 + 외화벌이 사업 확  노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첫째, 국가경제가 국내 산업 붕괴 상태에서 원자재수출 및 해외원조에 과도하게 의존하

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반개혁 때문에 국내 경제의 생산성 증 가 발생하지 않고, 경제

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할수록 정권 유지 자금 마련을 위한 자원 

수출 증  필요와 해외원조 수취 증  필요가 증가한다. 둘째, 외화벌이 사업은 정권(궁극

적으로 김정은)이 그 수익을 독점하기 용이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생산성 증  없이도 정권 강화 및 충성분자 포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외

화벌이 자금으로 (과도하게) 포상 받는 정권 충성 그룹과 높은 실업률과 노동품질 향상 

기회를 상실한 일반주민 사이에 높은 수준의 빈부격차가 장기적으로 고착되어 구조화된다. 

국내산업이 붕괴하여 고용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한편, 저급 노동력을 기축으로 하는 채취

산업을 국가경제의 기축으로 만들면 정권유지 자금 및 독재자 치부(致富)자금은 풍부히 

마련되지만 일반 주민은 고용기회, 교육과 보건 증진에 의한 노동품질 향상기회를 상실당

하고 ‘영원한 빈곤과 무지’라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

으로) 정권에 도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일반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증 , 교육과 

보건에 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 유지에 순기능을 한다. 넷째, 권력기관 특

권경제와 간부 부패의 만연(체제적 부패)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가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외화벌이 경제는 권력기관들에게 정권유지 중요도에 따라 원자재의 수집과 수출과 

관련한 상업적 독점권을 배분함으로써, 이들만이 배타적으로 재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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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며, 소유권 보장과 계약 준수와 같은 제도(공공재)가 취약한 상태, 간부 부패가 만연

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강자가 정치적 약자를 약탈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력기관이 독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 2012년 대내 정책 방향

기본적으로 2012년도 북한정권의 내외 정책은 앞서 설명한 내외 정책 5  방향의 틀 

내에서 머무를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전술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2012년도 북한당국이 취할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

다. 김정일은 2011년 10월 10일 경 사실상 국정운영을 김정은에게 이양했고, 이를 정책적

으로 뒷받침하기 <김정은 지도소조>가 발족했다고 한다.21  <지도소조>가 제기한 정책내

용은 6 항목으로 그 중에서 5가지가 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보면, 첫째, 국내 전력상

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석탄수출 금지), 둘째, 국내 모든 공장들을 만부하(모두) 가

동시키고 국내 인민 생활 용품들을 2～3년 내에 정상 공급한다. 셋째, 내년(2012) 국내 식

량공급을 평양과 회령, 국가 기관들과 지방 간부들, 모든 법 기관들과 군부 를 최우선해서 

무조건 공급한다. 넷째, 2013년까지 외국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히 

중국 상품을 폭 제한한다. 점차적으로 외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내 상품 

공급을 충족시켜 농민 시장 이외의 모든 시장은 축소하거나 없앤다. 다섯째, 수입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해 국방 건설을 비롯한 기타 중  항목 등 강성 국건설에 우선 투입한다. (노

동력 외국 송출 증가) 여섯째, 국내외 모든 법 기관들에서는 각종 명의의 해외 반북 단체 

및 탈북자들과 연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라도 연선 도강을 없앤다. 탈북자 가족을 연선에서 추방시키고, 불법 손전화기는 모두 

수거하며 손전화기 사용자에 한 신상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2010년 이전에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손전화기 건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조사해서 연선지역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21_ 좋은벗들, “10월 10일부터 김정은 주도 국정운영 시작,” 오늘의 북한소식, 제434호,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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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도소조>의 정책 지침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고, 그동안 취해오던 정책과 조치를 김정은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회고해보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을 이례적으로 

유달리 강조했으며, 2012년부터 ‘전민식량공급제’를 실시한다고 공언했었다. 또한 2005년

부터 반(反) 개혁, 반(反) 시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나아가 2010년 9월이후 

2011년 1년 내내 김정은 주도로 국경지방(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에 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사검열을 진행해 왔다(도강, 마약, 간부비리, 탈북자 가족 추방, 각종 남조선 

상품 등). 여기에다가 북한은 2012년 1월초부터 위안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위에서 언급한 <지도소조>의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항목은 전력 증

산에 관한 것으로 석탄 수출 중지 정책과 관련한다. 그런데 석탄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이었다. 따라서 석탄 수출 조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석탄 수출이 

재개되면 전력 생산 등 내수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항목은 국내 공장을 만부하로 가동하여 2-3년 내에 소비재 자립을 이루겠다는 것

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식량과 경공업 생

산품 공급 증 의 최선의 방도는 시장기능을 확 하면서, 국가가 그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

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신에 북한은 가장 비효율적 방법인 국영공장의 

가동 증 를 통한 소비재 증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영공장의 가동은 가

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화벌이 가득 자금 수혈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

산을 일시 증 하더라도, 중장기적 처방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영공장을 만가동 하려면 아마도 상당한 선행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석탄 수출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국영공장 가동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아마도 2011년의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외선전을 위해 가동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자는 궁극적

으로 자본을 잘못 투자하는 것이다. 

셋째 항목은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식량공급개선과 경공업 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노심초사는 무엇보다 충성 지지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독재국가 경제논리’의 핵심원리와 부합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1년 동안 201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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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식량공급제가 재개된다고 선전해왔다. 

넷째 항목은 북한당국이 북한경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함께 여전히 시장적 적 정책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외국상품 특히 중국 상품의 유통을 반으로 줄이거나 퇴출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사항은 2011년 일년 내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고 장기간에 걸치는 비사검열

이 김정은의 지휘하에 수행되었던 것을 볼 때, 놀라운 것이 아니다. 또한 2012년도 2011년

과 같은 <정권의 사회에 한 통제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낟. 이

와 같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

해 억지로 막아보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권  사회 간의 갈등을 첨

예화하는 정책이며, 언젠가 어디선가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지도소조> 정책 방향이나 신년공동사설의 정책 방향은 북한이 2012년에

도 연이어서 <반(反) 개혁 + 외화벌이 사업 확 > 전략을 추진해갈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은 ‘ 고조’, ‘ 비약’, ‘총공격전’과 같은 동원형 경제정책 시기

에 나타나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관리개선문제에 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신년공동사설>과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22는 경제문제의 해법

으로 절약/동원/정신력 강화 해법, 물량투입 증  해법, 과학기술해법, 국가역할증 , 군

의 건설동원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는 여러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치 1950

년  후반 ‘천리마 운동’ 시 의 구호를 연상케 한다. <신년공동사설>은 이러한 동원형 

경제정책이나 경제제도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2１세기 경제강국”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 “지식경제형강국건설,” ”강성부흥의 

전성기“ 등과 같은 것이다. 

22_ “조선노동당 중앙委‧조선노동당 중앙군사委 공동구호,” 조선중앙통신,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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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과 결론 및 정책 제언 

김정은 체제에 한 이해는 변화된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에 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90년  이후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은 1980년  말까지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변화

했다. 현재의 북한 체제는 기본적을 ‘공포와 포상’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데올로

기에 한 신조, 지도자에 한 존경과 충성이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바는 현저히 축소했다. 

엘리트의 경우 정권에 한 충성은 반역시 (죄과에 비해 과도한) 처벌에 한 두려움, 현존 

정권 협력시 누릴 수 있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부귀 수준이라는 반역-충성의 효용 계산

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은 공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  말과 

비교할 때, 정권유지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에 한 높은 충성수준 보장기구인) 

당기구의 전반적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 신 공안조직의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을 뿐 아니

라, 정권은 (말로는 전인민의 복지를 위하지만 실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엘리트를 후하게 

포상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천을 만들어 내줄 경제실적 올리기 정책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는 이러한 정치동학의 맥락 속에 위치한다. 

김정은 후계정권에는 안정 추동 요소와 변화 추동 요소가 혼재해 있다. 안정 추동 요소

를 보면, 권력 세습이 전임 지도자 시절 기득권 세력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점, 또

한 북한 내부에는 현존 정권(국가)의 지속을 원하는 상당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아울러 김정은이 이미 선점한 구조적 이점과 정치체제의 특성인 상호 불신 구도가 김

정은을 끌어내릴 만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반-김정은 연합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불안요소를 보자. 먼저 엘리트간에 이익갈등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 속에서, 

김정은의 조정능력은 김정일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한 가장 위협스러운 

도전은 정권과 사회간에 증가하고 있는 긴장이다. 2005년 이후 북한정권은 사회변화에 적

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사회변화를 적(敵)으로 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정권은 

보다 복잡한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시장’은 정권에게 기회와 위

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편에서는 정권과 특권층이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

른 편에서는 여러 위험 요소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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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는가 아니면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가는 북한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권 생존 전략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

권 생존전략의 5 정책 방향은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기, 미국과 등한 핵국가로서 관

계 정상화할 것, 남북관계는 한국이 하위파트너가 되어 북한정권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

원하는 관계로 형성할 것, 내적으로 반개혁 정책을 취하고 외적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확장할 것, 공안통치와 충성층에 특권분배를 통해 내부정치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북

한정권이 이러한 5 정책 방향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내부분란가능성이 감소하고 

북한정권과 그 정치체제는 안정될 것이다. 반 로 더 많은 실패에 직면할수록 내부분란가

능성과 정권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도 <내부 반개혁 + 외화벌이 사업 확 > 정책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다. 외화벌이 사업으로는 광물수출 확 , 폐쇄형 특구증설, 식량외교 및 핵외

교를 통한 원조 유입 증 , 노동력 수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사업(관광, 항구임 ,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특징은 내부경제생산성 증 에 기여하지 않으

면서도,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이들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외화벌이 사업이 성공

적일수록, 내부경제생산성 증 와 국내 제조업과 고용 증가 정책(다시 말해 개혁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또한 이와 같은 외화벌이 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은 정권에 의

해 독점되기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배층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권

력 상층에서 자원 배분 갈등이 완화된다. 이러한 정책은 내부적으로 충성층  주민 사이

에 빈-부 격차를 증 시키며 또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북한은 2012년에도 앞서 언급된 정책 방향을 배경으로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

이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성격과 이해관계, 이에 따

른 추진정책 목표의 성격, 추진 환경 등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 변화가 발생한

다면, 그것은 기존하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얻는데서 실패할 때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서술로부터 정책 고려 사항을 3가지만 제시하면 이렇다. 첫째, 한

-미간에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한 인식차가 상당하다. 북한의 미래에 한 인식차는 

북정책에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상호 공감 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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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으로 북한과 관련하여 ‘안정  붕괴’라는 이분법 도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제까지 안정 또는 붕괴라는 상황에 한 경험과 

연구는 많이 해왔다. 앞으로 개연성은 안정과 붕괴의 이분법적 상황이 아니라 그 중간의 

어느 상황일 가능성이 많다. 이에 한 연구와 정책적 도상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체제의 진화방향은 ‘폐쇄 또는 계획경제’  ‘개혁개방’이

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변화해 왔

다. 이러한 상황에 한 적절한 개념을 발전시켜야, 그에 응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의 적

절성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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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김정일 死後 북한문제에 한 관심이 증 하고 있다. 크게 보면 과연 앞으로 북한 승계

정권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그 3  세습정권이 어떠한 방향에서 

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북한의 내외정책 

사이에는 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9년 이후 지속되어온 김정은 승계체

제의 등장과정에서 북한의 내외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바로 후계계승의 정치였고, 김정

은 승계체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

화 수요가 앞으로도 북한의 내외 정책의 결정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것은 곧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 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북한

의 내외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향후 김정은 승

계체제의 안정화 수요가 북한의 남정책의 결정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잖은 

설득력을 갖는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남 비난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지금 까지는 다분히 이중적 의미

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중앙추도 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이명박 역적 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정부가 “민

족의 국상 앞에 만고 죄를 저질렀으며”, “최고 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반공화

국 삐라 살포”를 선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 성명은 이전의 남 

공격 일변도의 호전적 비난 성명과는 다르게 “우리 군 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

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3, 남관계 개선에 

한 북한당국의 일정한 기 를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

1_ 이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연수,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전망과 우리의 응방향”, 안보
현안분석 제66호(국방  안보문제연구소, 2011. 12. 31), pp. 6-8.

2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민족의 국상 앞에서 저지른 이명박 역적패당의 만
고 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2011. 12. 30). 

3_ 북한은 同 성명에서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이명박 역적 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 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 우리가 이룩하려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
일, 평화번영의 업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기치따라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실현
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통한 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북한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
언’의 이행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자하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민족의 국상 앞에서 저지른 이명박 역적패당의 만고 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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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도 “10. 4 선언 발표 5돌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려는 분위기

가 온 강토에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

보이다”라고 언급하여 ‘10. 4 선언’의 이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 기

를 내비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북한당국의 남 비난의 이중적 행태는 북한당국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 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래 북

한의 외행태의 맥락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지난해 7월말 이래 북한은 ‘남북 화→북미 화→ 6자회담 재개’의 3단계 

접근법에 의한 북핵문제의 협상국면 재개 프로세스에 호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 결

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의 고위급 비핵화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 회담을 통해서 우라늄농

축프로그램의 중단과 식량지원을 교환하는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김정

일 유고사태 직전의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의 3단계 접근법이 실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단계에서 김정일의 유고상황이 발생했던 셈이다. 김정일의 유고 사태 이후 미

국과 북한은 뉴욕채널을 통해서 화를 재개한 상황이다. 북한도 지난 1월 11일 외무성 

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에 과연 신뢰조성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북 식량지원을 촉구하면서 미관계 개선의도를 극적으로 

표현한바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최근의 남 비난의 이중적 행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 미협상 촉구의 맥락에서 남 강경발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북한당국으로서는 실제적인 외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모색하기 위

해서는 실질적인 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이러한 진단은 남북

관계를 구성하는 객관적 환경요인에 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상기맥락에서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남북

관계전망과 관련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의 발전 차원에서 우리의 바람

직한 북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4_ Jean H. Lee, “US Aid A Step Toward Korea Nuke Talks”, Associated Press, Dec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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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관계 환경 분석5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객관적 환경 요인은 분석수준에 따라서 국제체제/지역체제 변수와 

한반도 차원의 변수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는 이러한 객관적 환경요인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두 행위자인 남한과 북한의 주관적인 정책적 의지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의지변수는 항상 명료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실은 정책적 고려를 

둘러싼 환경요인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객

관적 환경변수의 종속변수일 수 있다. 상 적 약소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 국제체제를 주도하는 강 국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 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강 국의 정책적 의지가 객관적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 

동북아 지역체제에서는 여전히 상 적 약소국인 만큼 객관적 환경요인의 영향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국제체제 변수 : 미‧중의 대 한반도 안정화 정책 기조 합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주지하듯이 

1972년의 미‧중화해로 시작된 국제정세의 데탕트 무드는 7. 4 공동성명 등 남북한으로 하

여금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북관계의 데탕트 무드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가져왔다. 그 만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설정의 특

징적 측면들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미‧중관계 변수는 남북관계의 주요한 외적 환경적 구성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불안

정 상황의 발생과 그 악화 가능성에 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했다.6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 문제에 한 개입도를 줄여나가는 등 외개입주의 

노선의 강약을 조절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굳이 전통적인 미국의 외행태를 내향성

(introversion)과 외향성(extroversion)의 시기7로 구분해본다면 10년간의 테러전쟁으로 

5_ 김연수, “국민들의 북인식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통한 정책 안 연구
(국방  안보문제연구소, 2011), pp. 85-89.

6_ “Talking to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January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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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에 한 극적인 개입시기의 외향성의 행태로부터 내부적인 문제에 주력하는 내향

성의 시기로 미국의 외행태가 변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부문에

서의 예산감축을 시도하는 등 군사부문에서의 내핍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8 미국의 외안보전략이 미국이 감당할 만한 수용가능한 비용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동맹국들과 협력국가들의 비용분담을 확 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는 것이다.9  이러한 미국의 외정책이 직면한 안팎의 현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

맹정책에서 가능한 국제적인 군사적 분쟁상황에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봐야한다. 지난 리비아 사태에 한 미국의 응방식은 그 한 단면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고조상황을 십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주지하듯이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지속되어온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사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의 불씨가 내연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 상황이 미국의 역내 개입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

에서 한반도의 불안정 정세는 중국이 여러 방면의 안보적 위협요인에 처하여만 하는 상

황을 조성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반도의 불안정 정세는 동북아 전체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러한 상황전개는 중국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앞으로도 안정성 유지에 맞춰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처럼 미-중의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한 ‘국익의 선호지점’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이 극적으로 확인된 것은 바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개최된 지난해 1월 19일의 미-중정

상회담결과로 나온 미‧중공동선언이었다.10 향후 미-중관계의 10년의 미래를 조망해보면

7_ 클린버그는 미국의 외정책의 특징을 외향성과 내향성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외향성 측면의 특징
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의 팽창과 확장을, 내향성 측면의 특징으로는 응집과 준비의 시기로 파악하
고 있다. Frank L. Klingberg, “The Historical Alternation of Moods in American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No. 2 (January 1952), p. 240.

8_ “A Leaner Pentagon”, The New York Times, January 5, 2012. 
9_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10_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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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결과물인 이 공동선언에서 미-중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 기조 위에서 3가지 차원에

서 한반도 정책에 합의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긴 한 협력”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진지하고 건설적 남북 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UEP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이다. 

나아가 미-중은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11  이러한 

미-중의 한반도 정세 안정화 기조에 한 합의는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한 소위 ‘전

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에서 전략적 개입‧관리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에 해서는 북한에 한 전략적 지원의 강화로 나아가게 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에 한 개입정책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로버트 게

이츠 전 미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초에 북한이 “5년 이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륙간 탄도 미사일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확장되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결합

될 수 있는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WMD 능력에 해서 단순한 확산방지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위협에 한 응차원에

서 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12  북한에 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 필요성

의 시사였던 셈이다.13  이후 미국은 북한과 인도적 차원에서 접촉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말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북‧미회담이 고위급회담의 

성격을 띠었다는 것은 이 회담이 단순히 북핵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탐색적 화’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북‧미간에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들

이 논의됐다.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정세안정,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등 3가지 의제에 관

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해서 3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북‧미관계 개선’,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 그리고 ‘앞으

로 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 등이었다. 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된 전제조건들

-UEP중단, IAEA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북한은 이에 해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하며, 동시행동원칙에 의거 

11_ U.S.-China Joint Statement, January 19, 2001.
12_ Elisabeth Bumiller & Michael Wines, “Gates Warns of North Korean Missile Threat to 

U.S.”, The New York Times, January 11, 2011; Bruce Klingner and Baker Spring, “North 
Korean Missiles a Growing Risk to the U.S.”, WebMemo, no. 3427, December 7, 2011

13_ “Talking to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January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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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 공동성명’이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이후 지난해 10월 24〜25일간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

에서는 전면적인 돌파구 마련은 아니지만 “일련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쌍방 신뢰조성

의 견지에서 미결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조-미접촉과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

다. 북한 당국은 이 회담에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9. 19공동성성명을 

동시행동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군유해발굴을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기했으며,15  이후 지난해 10월 

중순 미‧북 군사당국간 방콕회담을 통해서 지난 2006년 이후 중단된 미군유해발굴사업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사실 이에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판문점 표부 미 서

한을 통해서 미국 측에 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용단”을 촉구하고, “우리 군

와 인민은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의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있

다”16고 언급한바 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관계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김정일의 유고 사태에 해서 백악관 변인이 “김정일은 김정은

을 후계자로 지명했으며, 지금 현재 그게 바뀌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

실상 김정은 승계체제의 등장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북한정세 안정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김정일 사후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2월 중순 베이징 합의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

(technical details)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 전문가 집단에서

는 김정은 제체제의 위기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김정은 승

계체제의 안정성을 예상하고 있다.17 

한편, 중국도 지난해 이래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북 전략적 개입정책을 확  심

화시켜오고 있다. 북한도 이에 편승해 중국의 북 개입정책 확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오고 있다

지난해 2월 맹건주 중국공산당 공안부장은 김정일을 예방하고, 여기서 “후계계승의 문

제가 빛나가 해결된 것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중국의 명시적인 

14_ “북한 외무성 변인, 중통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답”, ｢조선중앙방송｣(2011. 8. 1).
15_ “북한 외무성 변인, 미군유해발굴사업 관련 조-미회담”, ｢조선중앙방송｣(2011. 8. 12).
16_ “북한 조선인민군판문점 표부 변인 미‧ 남공개 서한”, ｢조선중앙방송｣(2011. 8. 7).
17_ Mark E. Manyin,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2, 2011,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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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김정일의 방중이 있었다. 이 회담은 2010년 

5월과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 비한다면 북한 측으로서는 성과 있는 회

담이었다. 2010년의 경우 김정일은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면전에서 “중

국의 개혁개방경험을 전수해주고 싶다”느니 “경제발전은 자력갱생 뿐 아니라 외협력을 

떠날 수 없다. 시 조류에 순응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는 등의 쓴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중국 식 개혁개방에 한 압박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방중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18한다고 말했

다. 더 이상 중국식 개혁개방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전통

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며, “조-중 

친선관계를 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언급19,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전략적 지원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으로서는 적잖은 성

과였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방중 이후 귀환과정에서 직접 영접을 나갔던 것은 북한의 만족

스런 입장을 잘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정일의 방중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방면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드러났

다. 지난해 6월 초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6. 8)와 라선특구(6. 9)에 한 ‘북-중 공동

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20  8월 4일에는 1996년 북-중 우호조약 체결 

35주년을 계기로 방문한 이래 중국 북해함 군함이 15년만에 원산항에 입항했다.21  8월말

(8. 25-27)에는 김정일이 러시아 방문 귀환 중에 내몽고 자치구, 흑룡강성, 길림성 등 동북 

3성지방을 방문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의 확 와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중간 전략적 협력

을 강화하는 모습을 시현했다. 지난 10월에는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 다

음과 같은 서면연설을 통해서 중국의 북한에 한 전략적 지원태도를 분명해 했다. 즉, 그

는 “중국측은 조선측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 재개를 추동하는 등 여

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해 찬양하며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유

관 각측과 함께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다”22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예방 시 김정은과의 상견례를 가

18_ “환영연회에서의 호금도 총서기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방송｣(2011. 5. 27).
19_ “위 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 ｢조선중앙방송｣(2011. 5. 26).
20_ 북-중 공동개발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장성택이 ‘조·중공동지도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을 맡았고, 

중국측에서는 상무부장인 진덕명이 ‘중-조공동지도위원회’ 중국측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1_ 월간북한동향(2011년 8월호), p. 41.
22_ “리커창 평양도착 서면연설”, ｢조선중앙방송｣(201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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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김정은에게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중국의 전략적 지원 입

장을 다시 한번 내외적으로 과시했다.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지지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한 북한의 중 동맹외교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때 북한으로서는 적잖은 외교적 

성과였던 셈이다.23  다른 한편 지난해 북‧중간의 교역관계는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51억 

달러에 달해, 2010년 34억 달러 수준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다방면의 고위

급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중국 관광객에 한 북한 내지 개방이 확 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쌍방 공히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북 

개입정책을 시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2. 한반도 변수 : 남한과 북한의 대내정치 수요

남북관계의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는 그 두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내정치

의 문제다. 외정책은 내정책의 연장이라고 하는 점은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가. 북한의 대내정치: 후계계승의 정치 역학

지난 2008년 김정일의 짧은 유고상황 발생 이후 북한의 내외정책을 지배해온 것은 후

계계승의 정치였다. 김정일 사후 역시 후계계승의 정치의 역학이 북한의 내외정책을 지

배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외 정책의 모든 부분에 걸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후계계승 정치의 다이내믹스라고 봐야할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이상 발생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온 김정은으로의 후계계

승의 과정은 체로 3단계 과정을 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은 승계체제 등장 여건

조성 단계, 김정은 승계체제의 공식 출범단계, 그리고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단계 등이다.

먼저 김정은 승계체제의 여건조성 단계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승계체제 등장

여건 조성작업은 북한군부의 인사개편으로부터 시작됐다. 2009년 2월에 인민무력부장, 인

23_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당‧군‧정 명의 공동 조전을 통해서 북한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장기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리라고 믿습니
다”라고 언급, 김정은 영도체제에 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전인  
상무위, 국무원, 중앙군사위 공동조전”, ｢조선중앙방송｣(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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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총참모장을 각각 김영춘과 이영호로 교체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극렬 장

을 임명했다. 또한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당의 남사업부서인 작전부와 당 35실을 흡수하

여 정찰총국으로 확  개편되어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어 북한은 동년 4월과 

5월에 걸쳐 장거리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헌법을 개

정하여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선군노선을 국가지도노선으로 

격상’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2009년 6월과 7월에 걸쳐 북한은 경제사회적 조치로서 

인민생활 관련 당 조직과 내각 조직을 신설하였고, 150일전투와 100일 전투 등 소위 노력

동원 전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시켰다. 11월말에는 전격적으로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

했다. 

이어 2010년에는 김정은 승계체제 공식 출범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북한은 

화폐개혁 조치의 후유증에 처하기 위해 동년 3월에는 박남기 당계획재정부장을 처형했

으며, 천안함 폭침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서 4월에는 북한은 인민군 장성들에 한 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6월에는 내각총리를 교체하는 한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직에 선임했다. 외적으로 북한은 김정일의 두 차례 방중을 통해서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중국의 전략적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려 했다. 중국의 반응은 전폭적이지 않았다. 북한

에 한 개혁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9월 당 표자회의를 통해서 

중앙당 주요 보직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은 인민군 장으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오르게 된다. 후계체제의 공식출범이었다. 안팎의 사정이 그

리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에서의 김정은 승계체제의 공식출범이었다. 11월 북한은 외군

사모험주의 행태를 시현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이었다.

2011년에 들어서 북한은 적극적으로 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된다. 김정일은 5월에 

또다시 방중했다.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지원입장을 이끌어냈으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중국 지

도부의 입장피력도 있었다. 이는 김정은 승계체제가 안착단계로 접어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인도적 접촉을 매개로 하여 재개되었다. 7월과 10월의 두 차례

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쌍방 노력에 합의했다. 남한과

의 관계 개선 노력도 동시적으로 진행됐다. 두 차례에 걸쳐 남북비핵화 회담이 성사되었다. 

인도적 차원의 북 지원조치가 나타났으며, 북한은 남 비방의 수위를 조절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화의지를 시현했다. 8월에는 9년만에 김정일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외관계 개선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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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에 들어서 김정일의 현지지도의 많은 부분을 동행하면서 군사부문을 넘어서서 

경제, 외교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지지도의 폭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정은 승

계체제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이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다.

김정일 중앙추도 회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 되

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당면한 핵심과제는 승계체제의 안정화

를 위해 정통성 획득의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

은 두 가지 차원에 기반한다. 정치적 차원의 이념적 정통성과 경제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정통성이다. 이념적 정통성은 선군혁명노선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승계체제는 이미 2009년 초부터 이념적 정통성의 구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셈이다. 선군혁명의 계승자로서 김정은은 군사부문에 한 영

도 작업을 실시했으며, 헌법개정과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을 국가와 당의 지도사

상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국방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영도자의 위치로 자리매김 

시켰다.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크게 강화시켰다. 이러한 이념적 정통성의 기반 위에서 김정

은은 최고사령관의 지위에 추 된 셈이다.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보다 중

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차원에서의 정통성의 문제다. 주민들의 실생활 개

선을 통한 주민들로 부터의 자발적 지지와 체제엘리트들로 부터의 묵종을 이끌어내는 것

이 김정은 승계체제 안정화에 긴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이러한 김정은 승

계체제의 당면한 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설정하고 당사업 추진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 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북한 주

민들의 먹는 문제와 식량문제 해결과 직결된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당국은 “현 시기 인

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

늘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꾼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고 말하

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군에도 그 동안의 원군사상의 관점과는 다

르게 북한군의 주민들에 한 민지원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즉, “인민군 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4  이러한 

24_ “위 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중앙방송｣(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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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의 신년공동사설에서의 강조사항들은 당면하여 북한당국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통합적인 체제 결속 움직임을 과시하면서,25  민심관리에 내외 정책의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6 

이처럼 북한은 당면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민심관리 차원에서 북한 주

민들의 실생활 개선 문제에 내외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북한의 

내정치의 수요는 남관계 개선을 비롯한 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목하 북한당국은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내외적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강성 국(국가) 원년을 맞아 북한은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넘

어서 이를 보다 공고화 하려는 의도를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당면하여 북한의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남한의 대내정치 : 남남갈등/안보심리와 선거역학

북한이슈는 남한의 정치사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문제다. 두 가지 맥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문제는 분단의 문제로서 언제나 민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민족국가 형성의 온전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식민지 체제에서 짧은 복잡다

단했던 해방공간을 뒤로하고 곧바로 서로 다른 체제 이념을 기본으로 한 적 적 근 국가

형성에 들어갔던 남북한에게는 타방의 문제는 언제나 자기체제의 근본적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 채 민족의 이름으로 극복의 상으로 인식되게 된다. 이로써 북한 문제는 민족통일

의 과제가 제기되는 한 언제나 남한 정치의 한 복판에 위치하게 된다. 남한의 민주화와 

함께 북한문제에 한 성역이 부분적으로 허물어지면서 북한 이슈는 더욱 더 뜨거운 이슈

로서 남한정치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와 있게 된다. 그 결과 민족의 통일문제에 한 인식

론적 편차에 따라 북한 이슈는 쉽사리 남남갈등의 전선을 만들어내게 된다.

25_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본격 등장과정에서 민심안정 차원에서 사면 조치 등 통합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는 항일의 노투사들과 전쟁노병들로부터 
고난의 행군을 헤쳐온 일꾼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 에 이르기 까지 온 나라의 인민들이 
굳게 뭉쳐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심단결 의 체제 결속을 주민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 ｢노동신문｣사설(2012. 1. 9).

26_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추  이후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부에 울린 진격의 첫 구령은 무엇이었던가. 인민들
을 찾아가자.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발이 닳도록 인민들 속으로”, ｢노동신문｣정론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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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북한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사활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국제 냉전의 해체, 

이념종말의 세계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북한

발 도전이다. 가산제 국가화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에 면하고 있는 남한으로서

는 북한발 도전에 심각한 위협인식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한국이 여전히 평화지 가 아닌 분쟁지 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절감케 했다. 이로써 나타

나는 안보불안 심리는 남한의 정치사회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양  선거국면이 전개되는 올해 북한변수는 뜨거운 문제로서 선거역학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남한 내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북한이슈의 속성은 양  선

거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남갈등 양상과 안보불안심리 변수의 선거 국면에의 과잉 접합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목하 그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한 우리사회

의 합리적 담론형성과 우리 사회의 제 갈등상황에 한 합리적인 해소담론의 형성에 부정

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북통일담론의 형성과 북한 이슈 정

치화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전개가 필요하다. 남

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어야 하고, 인도적인 교류협력과 남북당국간 화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Ⅲ. 남북관계 전망 : 3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남북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이 외적 조건을 형성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3단계 접근법이 모색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의 내정치의 수요가 영

향을 미치면서 구체적 모양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3가지 

시나리오가 상정 가능하다.

1. 시나리오 Ⅰ :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가. 상황 및 조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병행하여 개선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지난해 12월 베이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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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한 미국의 인도적 차원의 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중단 

선언을 배경으로 하여 6자회담은 재개되며, 남북관계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북 식량 지원

을 매개로 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간 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북민간급 교류가 활성

화되는 가운데 남북당국간 화가 재개되는 시나리오다.

나. 평가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남북간 화도 열리게 됨으로써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북 조

치와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당국간 화국면으로 유인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천명한바 있는 그랜드바겐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한계로서는 우선, 선군정치

의 계승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현 북한 

당국이 조기에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북한 핵 포기의 전략

적 결단변수의 불투명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

의 임기 말 상황, 미국의 선 국면 등을 감안할 때, 정책추진동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의 현실적 한계를 설정하고,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관계 진전의 조응성 

문제에 한 전략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시나리오 Ⅱ :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경색 지속

가. 상황 및 조건

북핵 문제에 한 전략적 통제 필요성에 한 시급성으로 인해 미-중의 협력적 구도 아

래 6자회담은 재개되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다.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추가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북 식량지원 재개에 합의하고, 북한은 UEP 

프로그램의 중단,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IAEA 사찰단의 입국 허용 조치를 취함으

로써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부분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다. 

북한은 “불미스런 모든 과거를 백지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남한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

에 한 책임 있는 조치” 등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당국간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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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모멤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나. 평가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북

한의 제한적인 남 도발적 행태의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불안

정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미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체결 요구, 

주한미군 철수 등 남 평화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6자회담에서 미-중-

러 중심의 북한문제의 다자해법이 모색될 수 있고, 북한문제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

련한 남한의 역할과 입지는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시나리오 Ⅲ : 6자회담 결렬과 남북관계 악화

가. 상황 및 조건

6자회담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9. 19 공동성명’에 의거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국

들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금의 6자회담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나

리오다. 회담 진전이 기 되던 6자회담의 교착 국면 발생 혹은 지속으로 남북관계도 경색

국면이 지속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 승계체제하에서 영

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북한군부가 “나라의 형편이 그 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국방공업발전

에 최 의 힘을 넣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용단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세계적

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등장”27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 승계체제가 

“어버이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 위 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당, 우리 국가

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은 동지의 철의 의지”라고 밝히며,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나갈 것”28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

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적잖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정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_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51돌 경축보고 회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보고연설”, ｢조선
중앙방송｣(2011. 8. 24).

28_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 ｢노동신문｣사설(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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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외관계 개선의 출로가 차

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29, 남 군사도발 등 

외 위기조성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을 증폭시켜 새로운 외 돌파구 마련

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세 불안정 고조 가능성에 한 우려가 증

가함에 따라서 미-중의 한반도 문제에 한 개입도가 증가하게 되어 북한문제와 관련한 

남한의 독자적 역할 공간이 축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아래와 같

은 <표 1>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 남북관계 전망 : 3가지 시나리오> 

상황  조건 평가 략  선호

시나리오 I : 

6자회담 재개 

 남북 계 

개선 병행

- 3단계 해법 용

- 미국의 인도  차원의 

북 지원 

- 북한의 UEP 단 선행

조치 수

- 남북 상호 인도  조치 

등 계 개선

- 한반도 정세안정화 기여

- 남북당국간 회담 재개

- 북한의 핵 포기 략  

결단 한계

- 정책추진 동력의 제한

남한: 높음

북한: 높음

미국: 높음

국: 높음

시나리오 II : 

6자회담 재개 

 남북 계 

경색 지속

- 미북 근으로 6자 회담 

재개

- 천안함/연평도 임 

작용 남북 갈등 지속

- 북한의 평화 로세스 

주장 강화

- 북한의 평화공세 강화

- 북한의 도발  행태로 

남북 계 악화

- 6자회담 내 한국 향력 

약화

남한: 낮음

북한: 낮음

미국: 낮음

국: 낮음
* 단, 북한은 내부체제결속 

필요시 선택 으로 고려

가능

시나리오 III : 

6자회담 결렬 

 남북 계 

악화

- 6자회담 재개 동력 소실 

- 6자회담 재개 뒤 회담 

교착

- 북한의 핵 보유 략 

노골화

- 북한의 외 기조성 

행태 재

- 한반도 정세 불안정 고조

- 남북 계 악화

남한: 회피

북한: 회피

미국: 회피

국: 회피 
* 단, 북한은 긴 한 내부 

체제 결속 필요시 선택 

가능

29_ 북한은 지난해 10월 새로이 건설된 동창리 기지에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의 연소실험을 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Bruce Klinger and Baker Spring, op. cit.,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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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의 상황조건과 현실화 가능성

앞서 살펴본 3가지의 남북관계 관련 시나리오 중 어떠한 시나리오의 현실화 개연성이 

높을 까? 향후 남북관계의 결정요소로 작용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중의 한반도 정책 기조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 유지에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러시아 외정보국장의 평양방문을 통해서 김정은 승계체제에 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8

월에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5만톤 북 식량지원 결정 사실을 발표했으며, 8월 

24일에는 9년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모색을 

자임하고 나선바 있다.30  또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 가스, 에너지, 철도 경제협력 등과 관련한 공동의 인식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조직하는 문제, 메드베데프 통령의 방북문제 등 3가지의 핵심적 의제가 거론되

었다. 

한편, 김정일은 지난 10월 13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서 한반

도의 비핵화에 한 의지를 밝히면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문제, 미관계, 그리고 일관계 

개선 이슈 등에 해서 전반적인 외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던 바가 있다.31  북한으로서

는 북-러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수취하는 것은 물론 북-중-러간의 

소위 북방 삼각관계의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반도 정세 안정화 기조 속에서 지난해부터 북 접근을 지속해 오고 

있다.32  지난 해 7월 21-22일 중국 창춘에서 북‧일 정부 당국간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33,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9-10일 중국 동북지방에서 북한과 일본간 관계

30_ 메드베데프 통령은 북-러정상회담 환영연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반세기 
이상에 달하는 북과 남사이의 립을 끝장내는 것이 우리의 공동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깃든 지역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해결책들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1_ “김정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한 답”, ｢조선중앙통신｣(2011. 10. 19); 
월간북한동향(2011년 10월호), p. 30.

32_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용단을 내려야한다”, ｢노동신문｣논설(2011. 9. 11).
33_ “북-일, 지난주 中 창춘서 접촉”, ｢연합뉴스｣(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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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문제와 관련된 양국 당국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전 수상은 김정일 사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한 기 를 표시한바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세 안정화 정책 기조는 6자

회담 재개 분위기 형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동

시에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내 정치적 수요다. 이에는 남북한 당국의 정책의지도 포함된다. 

남한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고 국가 

밖의 관계를 안정적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지난 1월 2일 통령 신년국정특별연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우리는 기회의 창열 열어놓고 있다”라는 입장 표명을 통해서 주

변국들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북정책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도 

지난해 7월 남북간의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어온 북 인도적 접근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외

관계 개선 기조를 그 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내 민심관리를 위해서

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도 다급하다. 그 만큼 김정일이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인

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북핵협상 국면을 매개로 해서  미‧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김정일 사후 북한당국

의 남 비난은 내부 체제결속과 미협상 국면을 재촉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관계의 개선시도를 접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당국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완곡하나마 남북관계 개선

에 한 입장을 시사한바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한 입장을 개진한 이래 간헐

적인 남 비난공세를 펴오기도 했으나, 지난해 내내 남관계 개선의지를 지속적으로 시

현해온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은 남관계 개선의 필요성

을 강조한 김정일의 남 관계상의 교시를 ｢노동신문｣에 게재한바 있다. 즉, 두 차례의 ｢노

동신문｣논설을 통해서 북한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

하는데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34라고 언급하여, 8월 러시아‧중

국 방문 이후에 남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일의 교시가 김정일의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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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남관계 개선을 위한 교시는 사실상 김정일의 ‘유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당국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소위 ‘김정일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할 것임

을 밝히고 있고,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방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

키는데서 중 한 계기”라고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당국이 지난 8월 김정일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외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의 

당면한 내부 정치적 수요와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당국의 남관계와 관련

된 정책의지를 감안할 때, 북한의 남정책은 지난해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북한당국이 “우리군 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햐여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것

은 김정일의 ‘유훈’에 의거 북한군부도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지난해 7월말 남

북 수석 표 접촉과 북미간 고위급 화 이후 조선인민군판문점 표부의 미‧ 남 서한

(2011. 8. 7)에서도 “우리 군 와 인민은 화해와 협력의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논설을 통해서 “사

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모든 힙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35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외관계 개선에 한 기 가 묻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6자회담 재개 국면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하

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I 의 방향에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바 그 현실화 

가능성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면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II > 시나리오 III 등의 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6자회담 재개 국면과 더불어 남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경제적 실익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34_ “불신과 결의 입장을 버릴때가 되었다”, ｢노동신문｣논설(2011. 9. 13) ; “ 결을 추구하는 자들
에게는 앞날이 없다”, ｢노동신문｣논설(2011. 11. 2).

35_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 시켜야 한다”, ｢노동신문｣논설(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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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북정책 추진방향36 

각이한 성향의 어떤 정부든 북정책상에서 주어진 명제는 남북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견인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명제 앞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 것은 곧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혹은 달리말하면 

우리의 북정책에서 국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 답과 맞닿아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3요소 : 안정성 유지, 북한의 평화적 변화, 민족통일역량 강화

남북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북정책과 관련하여 우

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한 합의가 있어야한다. 그 북정책을 구성하는 국익의 구성요

소에 기준을 맞춰 남북관계를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정책과 관련하여 국익을 구성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이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안정성의 유지다. 남북관계는 정전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이

야기는 남북관계는 전쟁상태의 잠정적이며 포괄적 중단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일반적인 평화지 (zone of peace)에 위치해 있는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

관계는 말 그 로 엄청난 무력이 아주 짧은 종심을 두고 치하고 있는 바 전쟁위험 요인

의 상존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불안한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한 조건에서 남북관계발전의 핵심적 목표는 소극적이나마 그 불안전한 소

극적 평화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소극적 목표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평화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만 되는 셈이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의 유도이다. 북한은 김 부자 3  세습 체제가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극도의 기형적인 봉건적 폐쇄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은 망국의 길이다”37  라고 언명한 것처럼, 북한정권의 이러한 속성이 지배적인 조건하

에서는 북한체제의 진화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 획기적 질적 개선은 

36_ 김연수, “국민들의 북인식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통한 정책 안 연구
(국방  안보문제연구소, 2011), pp. 103 - 107.

37_ 김정일, “올해를 강성 국건설의 위 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2000), p.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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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기 어렵다. 북한핵문제도 북한의 체제모순과 직결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

결은 북한의 평화적 체제변화의 길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발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체제모순의 심각성을 앉고 있는 정권이 

온전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가정일 

수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기 하는 북한의 남행태를 포함한 외행

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북한체제 변화는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셋째는, 통일역량 강화다. 민족사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극

복의 과정이어야 하고 통일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정은 민족의 통일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어야 하는 셈이다.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과정과 조응하는 민족의 통일역량

의 강화의 맥락에서 남북관계발전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추진 방향

가. 남북관계의 안정성 유지 방안 : 3단계 접근법

앞서 언급한 남북관계 발전의 3요소 달리 말하면, 북정책을 구성하는 3가지의 국익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가지가 핵심적 이유다. 첫째는, 북한이 정치

적으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축의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정치권력의 안정성이 확보되

어야만 그를 바탕으로 외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다. 적어도 수년간은 

북한의 정치권력 체계 내에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남북간의 신뢰관계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느 일방의 제

안이 선의로 해석되기는 단히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단계접근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신뢰구축조치

(CBMs)에 남과 북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적 적 행동으

로 간주될 수 있는 행태를 자제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 화의 여건을 만들어나가

는 일련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것은 인도적 조치에 쌍방이 적극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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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것이다.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한 의약품 등의 지원에서부터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식량기부도 있을 수 있다. 상징적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규모의 일방

적 식량지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남선전선동과 남비난을 자제해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건

이 성숙될 경우 남북당국간 화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남북당국간 화 단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무회담을 거쳐서 장관급회담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하지만, 실무급차원에만 남북관계를 맡겨놓기에는 그 사이 쌓인 현안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장관급 회담과 실무급회담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합의에 이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급 차원의 당국 화를 지속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남북 당국간 화가 안정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 특사교환을 통해 당국간 화의 돌파구를 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최)고위급 화 단계이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은 남북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의 당국간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회담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하

게끔 한다. 남북(최)고위급회담이 필요한 이유다.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민감한 이슈

에 한 남북의 정치적 선호지점의 조절에 의한 타협점의 모색이 가능해야하고, 남북(최)

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담아내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성 유지는 정부가 북정책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목표이기

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되는 셈이다. 이 목표관리가 유지되어야만 남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항시 남북관계의 객

관적 환경요인에 한 타산을 냉철히 하고 주관적 의지영역에 있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응해야만 이 본질적인 목표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나.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 유도 방안

남북관계의 양적 축적과정의 단순한 진행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질을 개선시킬 수 없

다. 남북한 체제의 절 적 상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불안정한 평화가 가져

다는 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적 속성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위계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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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상호작용적 속성과 상호 위계적 속성이 투영되어야만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 개입(engagement)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 걸쳐서 북한과의 소위 ‘관계맺음’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관계맺음’의 영역은 다양할 수 있지만, 남한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

는 상호 위계적 속성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리더십발휘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에서 남한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보

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평화적 변화 유도방안에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 일단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 , 정치적

으로는 김부자 세습체제, 수령유일체제, 선군체제 등이 변화의 상이 될 것이다. 군사적으

로는 북한군의 남 비 칭 군사적 위협과 북한군부의 남 적 의식이 될 것이다. 경제적

으로는 만성적인 식량난의 문제, 심각한 에너지 문제, 자원의 군수공업에의 집중문제 등이 

핵심일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주체/선군문화의 폐쇄적 봉건성의 문제, 외부정보로부터의 

고립문제, 취약계층의 인간안보의 위협문제, 인권문제 등이 그 상일 것이다. 당면해서는 

북핵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확산문제, 북한주민들의 인간안보에의 노출 문제, 북한군의 

모험주의적인 남 적 의식 등이 평화적 변화의 핵심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평화적 변화의 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에 한 강구이다. 

정치적 수단, 경제적 수단, 외교적 수단, 사회문화적 수단, 군사적 수단 등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영역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남

북당국간 화체 등이 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상호적 이익을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 혹은 일방적인 북 경제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수단으로는 다

양한 민간급교류협력과 정부가 나서야 되는 다양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수단으로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의 북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 적극적인 군비통제, 분쟁적 이슈에 한 평화적 관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당면해

서는 당국간 화 재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협력, 군사적인 분쟁적 이슈에 한 군비통

제 노력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적 변화 수단의 운용적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의 전제는 전략적 접근법을 통

해서 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적 접근이라는 것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응수단의 강구와 전략수단의 운용목표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

북관계의 객관적 환경요인을 잘 식별하고, 그에 기초해서 평화적 변화의 가능한 영역을 정

확히 읽어내고, 수단적 방책을 유연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면하여 북한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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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강성 국(강성국가)원년 맞이 정치적 형행사 등의 내부적인 정치적 수요,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을 위한 내외적 환경의 개선 필요성 등 이러한 북한의 내부정치의 수요 

요인을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수

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사회문화교류 재개 등을 위한 당국간 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경우 

북한체제의 변화라고 중장기적 맥락에서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는 북핵문제 한 전략적 통제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면한 북핵문제에 한 전

략적 통제능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노력이 사활적이다.

다. 통일역량 강화방안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 방향을 전제한다. 바

로 분단의 극복이다. 남북관계는 통일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하게 남북관

계영역에서 민족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역량은 크게 3가지 부분

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역량, 북역량, 외 역량 등이다.

먼저, 내역량이다. 남남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남갈등은 내부적인 통일

역량 구축노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잖이 소모적 갈등을 양산해 낸다. 이를 위해

서는 우리국민들의 북한문제의 실상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인간안보에의 심각한 노출 위험상황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체

제의 비도덕성과 비 정통성에 한 정확한 인식과 분단극복의 당위성에 한 교육이 자라

나는 세 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통일담론의 차분한 확산작업도 필요하

다. 이에는 북한과 주변국의 반응에 한 전략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나 지속성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자체로서 이는 우리사회의 공통의 목표의식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북역량이다. 이는 북한체제엘리트들과 북한주민들이 남북의 통일을 열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들과 북한체제엘리트들

에게 민족의 일원으로서 남한의 존재감을 체감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

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내에 민족의 통일에 한 열망감을 확산시키는 것이야

말로 통일에 이르는 첩경인 것이다.

셋째, 외역량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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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

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에 한 국제사회의 공감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통일외교 노력이 그 핵심이다. 또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단히 중요하다. 

민족의 통일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은 한민족공동체로서 남한의 존재이유를 안팎으로 확

인하는 목적의식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역량 강화노력에 있어서는 

의지요인과 함께 사려 깊은 전략적 접근이 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Ⅴ. 결론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결과한 남북관계의 갈등국면의 악화

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했다. 우리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국력자원을 활용하여 남북관

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한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명시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해 이해를 같이하고 있

다는 점을 공개리에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안정화에 한 우리 국민들과 주

변국들의 의지요인에 더해 우리는 지금 당면하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객관적 도전적 요

인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사후 후계계승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북한정

세의 불확실성의 문제다. 이는 북핵 정세와 맞물려있다. 주변국들의 정치권력의 변화 시기 

도래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의 증가상황도 우리에게는 도전요인이다. 이러한 남북

관계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요인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전술했듯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기본적 

목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남북관

계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당면한 현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익에 해당한다. 이러한 남

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북개입정책 수단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당국간 화

가 재개되고, 남북관계의 보다 본질적인 발전적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남북(최)고위급회

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관리‧발전을 위한 3단계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야할 시점이다. 그 길에서 북핵문제에 한 통제능력의 회복노력도 동시적으로 진행될 필

요가 있겠다. 복합적인 북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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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즉각

적인 붕괴에 한 예측에서부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권력승계로 북

한체제가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다양한 견해를 내 놓았다.

미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를 목적으로 한 신중한 북 접근만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한

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을 위한 핵심요건들

을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북한과 관련하여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선이다.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후보

의 비난을 우려하여 창의적이거나 실속 있는 북 정책을 내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인 미국의 북 정책은 “아시아로의 축 전환(Asia Pivot)”이 강조된 새로운 전략

방위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 사망 전, 미국 협상단은 평양, 뉴욕, 제네바, 베이징에서 북한 표와 회의를 

통해, 북한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농축과 미사일 확산 중단을 요구하며 30만t 이상의 식량

을 지원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식량지원과 6자 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

적인 입장이지만, 식량지원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국 표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 해 왔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또 다른 화의 실패는 앞으로의 화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한 더 엄하고 제약이 강한 조치들로 이어질 것이다. 

공화당 선후보인 미트 롬니가 후보지명과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롬니 정부는 지금까지의 공약에 기초하여 북한의 악행을 더욱 더 제재하는 보다 강경한 

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강경책에는 북한에 한 제재의 강화, 

차단, 위협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초기에는 유사한 공약을 펼쳤

지만 결과적으로 제2기 행정부 시절에는 6자 회담 개최를 진두지휘했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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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한미 동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장 유력한 요인은 몇 주 전에 오바마 통령

이 천명한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이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집필단계에 있으나, 

이 지침의 핵심내용인 과감한 국방비 감축과 “아시아로의 축 전환”은 미국이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할 수 없고 부담을 견뎌낼 수 없다”는 현실과 부상하는 중국의 중요성을 반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는 무수한 요인들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동맹

에 한 정치‧군사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 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눈을 유럽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돌림으로써 아시아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더불어 북한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관심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용자

원의 감소에 따른 응책으로서 아시아 개발에 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것 역시 동맹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미국 자원의 감소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미 동맹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의 가장 확실한 예는 새로운 미국 군 구조이다. 

이 새로운 군 구조로는 또 다시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67만 미군파병과 같은 다양한 

전쟁계획의 구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교전의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군이 짊어지

게 될 것이며, 미국은 단지 공‧해군, 살상무기지원을 할 뿐인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의 책임분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요인들은 한국의 국내정치적 분위기에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것이

다.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관리하는가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에 중국이 어떻

게 반응하는가는 한반도에 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그에 따른 비책을 어떻게 

마련하기 시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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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정일 사망 전의 남한, 중국, 그리고 북한 간의 관계는 크게 다음의 특징들로 귀결된다. 

2009년도에 들어서며 중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가 연합하여 북한에 제재를 

가하던 방식과는 다른, 남한 및 북한과 동등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방식을 시

도했다. 즉,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북한과의 전방위적 우호

관계를 강화해간 것이다. 

중국은 첫째, 북한에 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둘째,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동북아 세력 구도가 재편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중국에게 

더욱 유리한 전략적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켰다. 그렇기에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북한에게 계속 고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정책을 조정하는 나머지, 중국은 여러 부정적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하여, 비핵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진 것이다. 중

국은 남관계와 북관계를 동등하게 가져가기를 꾀했으나,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북중

관계는 국가 수장간의 교류 및 경제협력이 점차 체계화 되어가고, 경제‧무역관계 또한 속

력을 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국과 중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관계는 날로 긴 해져 가지만, 정치적 관계

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사건은 한중 양국의 북전략 및 정책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갈등을 표면화하였고, 서로의 전략에 한 의혹은 깊어져만 갔다. 한중 

국민간의 정서 또한 립적 양상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정세 및 지도부의 정책방향은 한국과 중국 모두가 주시하는 공통

점이 되었다. 북중관계의 발전은 주로 북중 양국 각국의 이익, 남북관계의 방향,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기에 누가 

정권을 잡던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북정책은 주로 한반

도의 안정에 맞추어져 있고, 현 단계에서의 목표는 북한 내부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식량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김정은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당연히, 북중관계의 발전에도 한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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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제약을 받기도 하며, 이들의 향후 행보 역시 북

중관계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을 끼친다. 

한중관계는 양측 모두가 희망하는 로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중국의 부상에 응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이미 세력의 틀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에

서 한국은 자연히 중국이 얻고자 하는 상이다. 둘째, 중미, 그리고 중일 간에 전략적 경쟁

의 경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에게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져가고 있다. 셋

째, 한중 경제관계는 날로 긴 해져 가고 있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갈 

경우 2015년 한중 무역 목표액인 3,000억 달러에 보다 일찍 도달할 수 있고,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고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황 하에서, 한중관계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북

중관계의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쟁에서 누

가 우세이고 누가 열세인지 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비록 한국이 달가워하지는 않아도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점점 더 공생적 특성을 띠어감에 따라, 중국의 북정책에 

한 한국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안보는 미국

에 의지하는”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게 되었다. 한국은 앞으로도 북중

관계에 하여 여전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쩔 수는 없을” 것이다. 한중관계 또한 앞

으로 한동안은 “시끄럽기는 해도 아예 돌아서지는 않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중국 역시 

한중 동맹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고, 한국도 북중 간의 교류를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중국

이 남북한에 해 “동등”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과 관계할지는 한국 중정

책의 새로운 과제이다. 한국은 “전략적 인내”를 함과 동시에 북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갈등과 이견을 직시해야 하고, 중국과의 다각적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 

중 정세에 변화가 찾아오기만 하면(북중관계의 정국을 포함하여), 남북통일 또한 멀지 않

은 미래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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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12년 1월 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 서울 라자호텔에서 보고하는 

문서로 집필한 것이다.



83
-----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서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의 사망소식으로 세계가 놀랐으며, 

특별방송과 함께 다양한 보도와 분석이 나왔다. 지도자의 사망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무엇

이 변화하고, 무엇이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에 사망했다. 정보가 부족하여 북한문제에 해서는 수수께끼

가 많다고 하지만, 북쪽의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북한주민들이 애도하고 아들 김정은이 후

계자가 된 것에는 의문이 없다. 북한은 12월 1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사망을 

발표했다. 2시간전 예고 로 특별방송이었다. 중앙추모 회 개최를 위해 장례위원명단을 

발표했다. 12월 19일 이후에는 지도자의 사망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2월 29일에는 중

앙추모 회가 실시되었다, 지도층 내부의 혼란과 조선인민군 내부의 혼란은 없었다.1  군

의 움직임에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다.

중국 사관을 비롯해 평양의 외국공관은 북한의 공식 발표 로 김정일의 사망이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응했다. ‘모략에 의한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설이 돌았으나 소문에 

불과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사망을 숨길 수 없다. 지도자가 사망한 후에도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벌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하였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

예컨  애도기간에 애도를 하지 않고 음주와 가무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북한의 정

치문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알고, 국가안보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여 향후의 북한 정책과 관련국과의 연계방안 등에 해 응을 협

의하였다.2 한국군합동참본부는 비상경계 세를 강화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 북한 정세

가 유동화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_ 로이터 통신의 보도. http://jp.reuters.com/article/domesticEquities4/IDjp사804557420111219
2_ “조선일보” 2011년 12월 20일.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al_dir/2011/12/20/ 
101122001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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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북한군의 동향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명박 통령은 12월 1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령을 지시했다. 한나라당도 긴급원내 책회

의를 소집했다.

일본사회의 반응도 빨랐다. 일본에서는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사망시, 김정일위원장의 죽

음에 의심스러움은 없는지, 북한군의 움직임에 이상은 없는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가능

성은 있는지에 관심이 모였다. 노다내각은 19일 오후 1시부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사망을 받고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노다요시히코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가 북한의 향후 정세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비하기로 했다. 노다총리는 19

일낮 JR신바시역에서 가두연설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정오 총리관저를 출발했다

가 김정일 사망 보고를 받고 관저로 발길을 돌렸다. 관저로 들어가면서 기자단의 질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하도록 지시합니다“라고 말했다. 총

리는 20일 0시 10분 김위원장의 사망보도관련 (1) 북한의 향후 동향에 해 정보수집 태세 

강화 (2) 미국, 한국, 중국 등 관계국과 긴 한 정보 공유 (3)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비해 

만전을 취한다는 3가지를 지시했다. 

일본해상보안청은 동해의 6개의 해상보안본부에 12월 19일 주변해역 및 원자력 발전소 

등 해안중요시설을 감시 강화토록 하였다. 북한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탈북자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에서는 2009년 여름 김위원장의 

뇌졸중이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침착하게 응하였다. 일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많았다. (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지 (2) 전쟁 발발시  

난민이 어디로 향하는가?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 구출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 체

류중인 2만 8천명의 일본인의 구조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3) 미국, 중국은 어떻게 움직

이는가? 북한이 붕괴될 때 핵무기는 어떻게 될까?3

북한의 특별보도 직후 일본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사망사건이라는 점에 관심이 모인 가

운데 한국과 일본은 냉정한 응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4  

중앙추모 회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 12

월 19일 이후 1월 중순까지 북한의 공식보도와 동향을 바탕으로 추측하면 3가지 원칙을 

읽을 수 있다.

3_ “아사히신문” 2011년 12월 19일. http://www.asshi.com/politics/update/1219/TKY201112190206.html
4_ “요미우리신문” 2011 12월 19일. http://www.yomiuri.co.jp/feature/20080115-899562/news 

/20111219-OYTIY010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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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훈정치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12월 29일 중앙추모 회를 개최하

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추도사를 읽었다.

“후계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 김정은이 당군인민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말했다. 이

어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회를 열어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를 부정하고 다른 간부들은 김정은을 보좌하는 것임을 선언

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김정일위원장의 업적에 해 “김정일위원장이 북

한을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변모시켰다”, “김정일 동지가 가르치신 선군정치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군

사강국을 목표로 핵무기개발을 계속할 방침임을 알 수 있다.

이어 2012년 1월 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등 3개 기관지 명의로 신년공동사설

을 발표하고 2012년 정책방침을 나타냈다. 사설은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며 “김정은은 당과 인민의 최고지도자이며 조국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동지의 유훈”에 한 언급을 반복하며 “김정은 동지는 즉 

김정일 동지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확인한 것이다. 김정일위원장이 남겼다

는 “10월 8일 유훈”의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상속하는 것

은 명확한 것이다. 

둘째, 집단지도체제라는 말은 북한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군 를 거느리고 

최고령도자로 김정은을 두고 유일지배체제에서 집단 보좌하는 것을 역할화 할 것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 후계체제를 이끌고 군은 이영호 총참모장이, 당은 

장석택 국방위원회부위원장과 고모 김경희 당경공업부장이 담당할 것이다. 이것은 집단지

도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단 “고문”체제이다. 북한의 정치문화는 “집단지도체제”에는 익

숙하지 않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유일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전제

이다.

셋째, 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언급

하며 ‘위성’에 한 언급이 없지만, 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

면 (1) 12월 29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추도사에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 12월 30일 국방위원회성명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라

도 바라지 말라”고 말했다. (3)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 

체제를 굳혀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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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설은 2000년 6월 김 중 정권때의 6.15공동선언, 2007년 10월 노무현 정권때의 

10.4 선언을 언급했다. 북한은 두 선언을 자주적 평화통일을 남북 간에 약속한 것으로 주장

해 왔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주한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하면 올해사설은 5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함

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에 한 기 를 표명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의 상호 관계에 해서 북한은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서 “역도는 상 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화를 거부한 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한국정

부는 각 계층의 조의 표명을 각방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난은 한국의 현정권

과의 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2013년 2월 출범하는 다음 정권과의 화를 생각하

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에 균열이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내부인사에 해 위화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예로 장례위원회 명단 등에 김격식 4군단장의 이름이 없는 것이다.

김격식은 이영호가 총참모장 되었을 때 갑자기 총참모장 자리에서 물러나 제4군단장이 

된 인물이다. 강등이유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김격식 4군단장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장에서 84번째 이름으로 걸고 있었다. 이영호 총참모장의 승진과 반 로 지

위가 하락하여 중앙추모 회 장례위원회명단에서도 사라졌다. 이영호와 김격식의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격식의 이름이 사라진 사실은 북한 내정으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군내부에 인사편향이 있으며 그것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내부권력기관에 해 국방위원회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국방위원회에 보직

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 에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만들기 위해 만들

어졌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절 적인 권력을 가진 국방위원회가 존재 하였

다. 앞으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은 저하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노동당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증 되고 있으며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앞으로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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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구제적인 시책

북한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중앙추모 회와 신년공동사설 등의 공식

보도, 그 전후의 북한의 동향에서 김정은 체제는 다음의 8가지 항목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 8개의 항목은 상호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며 유훈과 관련된 것으로 량살상무기개발(핵탄두 및 탄

도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서두를 

것인데,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  3,200 킬로미터였다. 북한에

서는 미국의 주요도시에 핵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핵억지력은 

미완성이라고 북한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핵

전력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 1만 2천 킬로미터 이상의 비행탄도미사일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특히 군수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란과 또 다른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목표로 할 것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추구해 왔다는 결정적 무기인 핵무기 완성이라는 꿈을 실현

해야만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확고화 될 것이다. 또한 륙간 탄도탄 완성을 통해 “미국에 

한 전쟁억제력”을 완성하는 것으로 북한은 핵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미관계개선 추진과 주한미군철수 정책에 중

점을 둘 것이다.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1만 2천 킬로미터 이상 비상하는 미사일 기술을 

취득하면 곧 미국의 수도에까지 도달하는 륙간 단도탄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북한이 미

국에 한 핵억지력을 완성하면 미국과의 전면 핵전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

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과 재래식무기에 의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낮아져 미국

의 군사 개입 없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북한의 통일을 향한 핵전략의 최종 국면은 군사전력에서 한국을 제압하는 시나리오다. 

두 번의 핵 실험과 포통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여 핵무기 개발추진의 전망을 높인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촉진하는 자주적 평화통일 과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생각하고 기

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그 정책을 상속한 것이다.

셋째, 한국을 상 로 한 전쟁에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재래식무기를 강화한다. 

신년공동사설발표일에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서 첫 시찰 상으로 제105 전차사단을 선택

했다. 김정일과 김일성 주석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전차사단을 방문하여 핵무기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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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도 한국에 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 한 것이다. 2010년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에 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것은 북한이 “한국에 한 재래식 무기의 우위

를 과시하여 한국사회에 북한과 전쟁을 포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목표를 추구하

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2009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후 일어난 2010년 두 사건

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결정책을 전환하고 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파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정권은 통일논의를 중지하고 통일정책을 화기조로 전환했다. 

김정은체제는 당분간 한국에 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남군사도발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의 한국에 한 

군사정책에 해 덧붙이자면 김정은은 인터넷에 해 잘 알고 있으며 북한 전산화사업의 

총책임자였다.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북한은 컴퓨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군사분야

에서는 북한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군사강국을 추구하는 새로운 김정은체

제는 사이버전 능력이 적은 비용으로 한국에 해 우위 수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2월 30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한국의 이명박 통령을 “영원히 상 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김정은체제는 한국정부에 한 화자세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 화제안과 군사력 과시”라는 경연양용정책을 구사하면서 남북 화를 극복해왔

다. 그 ‘유훈’을 따르는 김정은은 한국에 한 경연양용의 정책에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

다. 지난 한달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한 남한정부와 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 전략은 

더욱 선명해졌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의 임기가 2013년 2월까지이므로 다음 한국정권과의 

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화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과 화가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와 통령선거에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

지를 한국유권자들을 향해 전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난 아래에서 선군정치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제난

을 타개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식량을 증산하는 것은 김정은체제의 과제이다. 경제

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며 남북 결을 계속한

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김정은체제에 한 충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신년공동사설

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주력해야하는 전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식

과 전력부족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며, 군수산업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김정은체제는 김정일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깊게 “민생”에도 배려한 

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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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 화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중국지도자들

은 베이징의 북한 사관을 방문하여 조문하였으며 중국언론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

는 보도를 했다. 맹방으로의 북한을 최 의 배려한 것이다. 이것에 해 “중국의 국영미디

어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김정은을 다음 지도자로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라는 취재보도가 

있었지만 근거는 없다.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의 다음 지도자와 우호적 관계를 다른 국가들 

보다 먼저 다져두고 싶을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연락을 접했을 때, 중국이 김정은을 

다음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주저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사망 정보를 일찍 받은 중국이 

교묘하게 다음지도자 김정은을 지원하는 발언을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을 지원하는 자세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라는 중국발 소문은 많지만 근거는 없다. 김정일

의 3회 중국방문,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표자회, 10월 10일 군사퍼레이드에 이르기까지 

2주동안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로부터 다음지도자로 김정은을 지원할 것을 의뢰받아 

전반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2년간 김정일 위원장의 우선 노선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이다. 김정은체제의 주요 간부들은 지난 2년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무역의 확 , 합작사업의 발전, 군사협력관

계의 확 , 합동군사연습실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북중관계와 비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김정은체제하에서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은과 장성택은 러시아와의 협상경험이 거의 없다. 나선시의 

나진항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구상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 철도를 연결하

는 구상은 엄청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시작된 황금평과 나선지

구의 공동개발계획도 막 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한 경제 진출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경험이 풍부한 김정은체제의 

간부들은 북‧중협력관계를 우선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일관계는 기존의 회담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전개가 있을지도 모른

다. 당분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긴 화를 통해 미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납치문제 등 북일교섭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단, 2002년 북일 평

양선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요한 합의를 했다. 북한이 

납치 사건의 실행을 인정하는 신에 일조국교 정상화 교섭을 진행하며, 관계를 정상화 후

에는 일본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교정상화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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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기 시작했으며 북일관계는 냉각화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체면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

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되었던 과제의 이행이라는 북일관계의 막힘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관점의 북일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오사카 출신의 재일 교

포인 고영희로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스시, 장난감, 놀이기구 등 가까이에 “일본문화”가 있

었다.5  일본에 해 알러지 반응이 없는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 한 편견과 선입

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본과 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1월까지 한달동안 북한의 공식보도와 움직임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상속, 핵무기 개발 계속, 주한미군철수 촉구와 한국에 한 군사 

우위의 과시,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지지확보 등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읽힌다. 북한은 “ 륙간탄도탄을 완성했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으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고, 남북한간에는 자주적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통일을 위한 핵개발전략은 오히려 김정은체제하에서 선명하

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김정은체제가 재래식무기를 축소하고 핵무기를 포기하

는 협상을 시작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선택

일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세변화, 북한의 내부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첫째, 일본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여러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생

각했다. 정부의 인사도 “한반도 정세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에 해 지적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결정했다는 “방위계획의 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파워 밸런스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지역에

는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규모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군사력을 현

화하고 군사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영토와 해양을 둘러싼 문제와 한반도와 만

5_ 후지모토켄지 “북한의 후계자-김정은”(중앙공론신사, 2010년 10월), pp.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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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등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는 등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이중 북한은 

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배치‧확산 등을 계속하는 한편, 규모 특수부 를 보유

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안보의 시급하고 

중 한 불안정요인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확산방지노력에 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6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은 일본 국내치안과 국방에 관련된 사태로의 발

전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뒤, 그 체제하에서 납치문제해결로 가는 여부에 관심이 모였

다. 북일관계가 납치문제로 인해 개선이 멀어져 있지만, 새로운 북한의 체제아래에서 새로

운 전개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다. 

셋째, 북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분열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당과 조

선인민군이 전세 의 군인과 새롭게 부상한 간부사이에 알력이 없는지 여부이다. 만약 내

부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심해질 때, 북한 붕괴가능성이 나온다. 그때 일본의 안전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북한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앞서 방위계획 강에서는 “ 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은 세계와 지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핵미사일전력과 해‧공군을 중심

으로 한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근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을 먼 곳에 투사하는 

능력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에서 활동을 확 ‧활성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동향은 중국의 군사 및 안보에 한 투명성 부족과 함께,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군사력의 규모를 냉전종식이후 크게 감축하

고 있지만, 군사활동은 계속 활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중시하여 양국간 다자간 프레임 워크를 

활용한 안보관계강화를 도모하는 등 이 지역에 한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이 글로벌안보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7  

지금 일본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6_ 새로운방위계획 강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1/taikou.html, 전출, 
방위계획 강에서,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1/taikou.html

7_ 전출, 방위계획 강에서.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1/taik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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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 일본 지진 이후 일본부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진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일본의 특성을 발견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다시 평가하며 일본의 국력의 재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미증유의 지진을 경험한 후 원자력 발전

의 재해를 경험했다.

외환시장에서 엔고가 이어지고 유로는 하락하여 유로해체논의까지 나왔다. 그리고 일본

의 전통적이 수출산업이 고전하고 있다. 엔고인데 주식시장은 침체하고 일본경제는 곤경에 

있다. 이 사태에 직면한 일본인은 ‘일본인의 긍지’를 찾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 

지금 두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일본적인 것의 부활 논란이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에

도 불구하고 독특한 산업제품을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하여 전세계에 수출하는 스타일을 

찬양하는 풍조이다. 이 논쟁은 산업계, 언론계, 학계를 막론하고 한창이다. 

둘째, 미일관계의 강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일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

의 군사력이 지역의 안정의 열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긴 하게 하는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한국과의 12월 정상회담을 위해 노다총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안전보

장, 경제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준비했다. 경제분야에서 일본이 TPP협의에 참여한

다는 결정을 한 것은 미국주도의 자유무역체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이다. 

몽골과의 관계도 일본은 중시하고 있다. 몽골은 미국과의 평화협력부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북한과 국교가 맺어져 있어 북한과의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몽골과 방위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은 더 넓은 국방외교를 전개할 생각이다. 2012년 1월, 이치카와 국방장

관은 몽골을 방문하여 1월 11일, 몽골의 볼드 국방장관과 울란바토르시내 몽골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방위협력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위협정에 서명했다.

셋째, 아시아해양국가와의 연계이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호주, 미얀마, 베트남, 인

도,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일‧호는 정기적으로 일‧호 외무국방장관회담

(2+2)를 개최하여왔다.

일 노다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군이 해병 를 호주 북

부에서 훈련하기로 했던 것에 해 “미국이 이 지역에 한 관심과 참여를 심화있는 가운

데 미국과 호주간 합의는 좋은 소식이라며 일‧호 사이에서도 안보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마로 외무장관은 12월 미얀마를 방문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안보분야의 협의를 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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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11년 12월 노다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12월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인도간

의 ‘전략적글로벌파트너십’의 심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분야에서 

일본은 미‧일‧호주, 한국과의 협력,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일부에서는 실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7월 실시

된 한미합동군사연습에는 해상자위 가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가했다. 

이처럼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해양에 접한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몇가지이다. 북한, 중국과의 우호

관계의 확립에는 시간이 걸린다. 한국과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보협력을 추진한다

는 방침이다. 그것과 비교하면, 호주, 베트남,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방위협력

분야 논의에 들어가기 쉬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향후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바다에 접한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명확하다.

결어

북한 지도자의 사망으로 북한에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신속한 절차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최고사령관”에 임명하고 “김정일 동지는 김정은 동지”라고 보도하며 정책

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김격식 4군단장의 이름이 사라진 것 등을 살펴보면, 이영호 총참모총장을 중심

으로 한 보좌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장의 직함을 줬다

는 보도도 눈에 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향후의 전개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과제 중 하나는 식량증산 및 경공업분야의 발전이다. 경제난 속에서 어디까지 가능

할지가 관건이다. 유럽경제 혼란의 영향을 받아 중국경제에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

금까지처럼 중국은 북한에 한 경제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외교분야에서 북한은 미국과 량살상무기에 관한 협상을 하겠지만, 미국은 략살상

무기확산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엄격하게 할 것이다. 2012년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

회의에서 북한의 량살상무기 개발에 한 국제여론은 더 엄격한 자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짊어진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어떠한 정책운영을 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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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찰을 하였다. 2012년에는 세계 많은 지도자의 교체가 예상된다. 유럽의 금융위기, 

만,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의 선거에 의해 세계지도자들은 변화하고 세계각국은 

정책의 전환과 변화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이후 일관되게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김씨 일가가 정권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는 전 체제의 정

책을 답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기존정책이 계속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

는 것이다.

격변하는 세계와 정책 속에서 김정은 체제를 생각해보면, 2012년 한반도는 지금까지 이

상으로 긴장된 한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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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체제는 파멸정국에 놓여있음. 타국가들에게 주어진 과제

는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임.

- 한국의 강경한 북정책은 매우 유용함. 남은 과제는 지원을 가로 북한 시장의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일임.

-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한-중 협력이 북한의 평화적인 체제 전환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임. 

-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것은 러시아가 6자 회담의 참여국

일 뿐 아니라 북한 국내 동향을 이해하고, 또한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과 동

구유럽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국가체제의 붕괴를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임. 

- 필자는 앞서 언급한 5개 국가들(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함. 북한의 참여가 없더라도 북한의 현상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

한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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